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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Dunn의 정책논증구조모형을 활용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담론의 논리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된 TV 토론을 자료로 활용하였

다. 해당 정책토론에서 진보여당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반대 입장의 보수야당은 현행 복지제도

의 선별적 특성을 유지하며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안심소득제도’를 제안하였다. 논증모형으로 담론의 논리성

을 분석한 결과, 구성요소들이 더 유기적으로 조직된 기본소득의 논증모형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론

의 가치에 있어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각각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에 근거해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상이한 핵심

가치를 추구하였으며, 정책집행과정에서는 각각 단순한 절차에 근거한 효율성과, 수혜집단의 자격에 근거한 효과성

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토대로 정책논증모형을 통

해 기본소득의 담론구조를 분석해 그 논리성과 내재된 정책관련정보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정책논증, 기본소득, 안심소득, 정책담론, 정책분석

Ⅰ. 서론

공공정책은 정치(politics)로부터 정책을 해방시키려는 대대적인 노력으로서 분석(analysis)과 정

치가 구별되는 활동이라고 가정하였다. Lindblom(1980)은 이와 같은 구별에 대해 “정책이 분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은 합리성에 바탕을 둔 조사(investigation)에 근거해 설명될 수 있다. 

반면 정책이 정치적 과정(politics)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은 정책이 통제력, 영향력 등의 권

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Stone, 2012: 379에서 재

인용). 그러나 Stone(2012: 380-38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정책은 연속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주

가 주어지지 않은 세상에서 무엇인가(예. 가치, 목표, 문제 등)를 분류하고 구별하는 것에 관한 일

이기 때문에 논리실증주의에 근거한 행태주의 연구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증거에 기반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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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주의 정책연구에서 증거로 간주되는 것은 통제된 실험과 통계적 유의성이므로 정해진 목적을 

위해 제한되고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van Ostajien & Jhagroe, 2015).

이러한 배경에서 정책분석은 후기실증주의에 토대를 둔다. 객관적 실체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현실적인 정책문제를 적실성 있게 분석하지 못하는 실증주의에 대한 보완으로써 등장한 후기실증

주의는 실증주의의 과학적 탐구방법에 근거하는 동시에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

한다. 그 중 하나인 사회구성주의는 사회적 현상 및 정책문제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언어를 통해 

구성된다고 가정하며, 정책분석에서는 정책담론의 구성으로 이어진다. 정책담론은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주장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정책논증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하지

만 구성주의에 입각한 정책논증모형의 특성상 ‘왜 정책분석에서 정책논증모형을 활용해야 하는

가’를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논증이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정책논

증의 결론에 해당하는 정책주장이 후속논증의 정보가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Dunn(2017)의 정책분

석 유형에 따른 정책관련 정보와 정책분석방법의 특성에 따라 정책논증모형 활용의 의의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촉발되어 정치

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의제로 급부상한 기본소득 담론을 사례로 선정하여 초기 정책담

론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책논증모형을 활용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소득보장 취지에는 공감

하면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대응 담론으로 등장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 추진 중

에 있는 안심소득 담론도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담론의 형성과정을 정책논증모형을 통해 비교하였

다.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에서 파생된 안심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이나 노동이 아닌 시민권에 

근거함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Offe, 2000; Van Parijs, 2016). 때문

에 정책영역에서는 기존의 선별적 지급과 차별화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지급의 관점에서 재

분배의 공정성(equity) 및 형평성(equality)1)과 관련해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서정희･조광자, 2008). 또한 동시에 비약적인 기술진보에 따른 ‘(임금)노동과 고용의 소멸’이 예상

되는 미래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염명배, 2018; Offe, 2000). 

이와 같이 기본소득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를 넘어 그 정확한 개념과 목표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

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거대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 시행된 적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

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사전적 정책분석 방법으로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복잡한 정책주장의 논리를 구조화된 형식으로 정리하며, 정책분석의 실

1) 공정성(equity)과 형평성(equality)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정함은 ‘1인 1표’와 같이 모두 똑같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Stone, 2012)’ 대하는 것을 뜻한다. 복지정책

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으로서 기

본소득의 공정함이란 모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형평성은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징세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금을 걷고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모두 형평성만을 강조한 기존의 복지정책과 구

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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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추론과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논증모형의 활용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TV

토론이라는 소수 사례와 텍스트 자료를 토대로 두 정책담론의 논리적 구조를 확인하여 이를 일반

화하기 보다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두 정책담론의 구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돕고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책관련정보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2)

기본소득 논쟁은 2020년 5월 정부가 지급한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대중과 정치권

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van 

Parijs(2004)가 제시한 ‘모든 이에게 제공되는 진정한 자유(real freedom for all)와 강력한 평등주의

적 분배’라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는 기본소득을 ‘정부가 모든 사회구성원 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

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며, 정기적으로, 충분한 

현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이라는 6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정종원 외, 2020). 즉 근로 

수행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공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 다르다(김교성, 2009). 기본소득은 재분배정책 또는 사회복지정책

으로 논의되는 동시에(Standing, 2002)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가까운 미래에 비약적인 기술진보에 따라 기계가 인간의 노

동을 대체하고, 폭발적인 생산력에 반해 (임금)노동의 소멸로 발생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대규

모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제시되는 것이다(염명배, 2018; Offe, 

2000, 2009).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다른 대안과의 비교우위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가

장 큰 논쟁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의 복지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논쟁이다. 유종

성(2018)은 역진적인 조세지출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함으로써 세율 인상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기본

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또는 현금지원 효과를 

가져다주어 기존의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

다. 백승호(2010) 또한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 소득보장시스템에 비해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

니며,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강남훈(2009) 및 이선영 외(2020)도 기본소

득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자본주의 구조와 노동시장, 개인의 경제적 삶에도 긍정적 변화를 창출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Garfinkel et al.(2006)은 미국의 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소득

2)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정책의제로서 기본소득’이므로 선별적 지원에 해당하는 제2차~제5차 재난지원금

의 내용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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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들보다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우월하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들도 양립하고 있다. 양재진(2018)은 한국은 이미 유용한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에게는 기존의 최저임금이나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여 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더 높은 효과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Bergman(2004) 또한 기본소득 보

다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보장성이 넓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은 스웨덴식 복

지국가가 더 우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기존 사회보

장제도의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서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가 제시

되기도 한다. 사회적 지분급여는 청년층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이고 보

편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김을식･이지혜, 2018; Ackerman & Alstott, 2006). 두 아이디어 

모두 새로운 보편주의적 분배제도로서 시민권을 기반으로 하며 자산조사와 근로조건 부과를 배제

한 무조건적 급여 지급과 자유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자격조건, 급여지급방

식,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서는 차이가 난다(서정희･조광자, 2008). 사회적 지분급여가 기본소득에 

비해 소요재원이 적어 실현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복지 및 재분배 효과는 기본소득

이 더 크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김교성, 2009).3) Wright(2006)도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과 사회

적 지분급여를 비교할 때, 자본주의 계급관계, 소득양극화 해소 등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기

본소득이 더 우월하다고 보았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논쟁은 더욱 첨예하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보편

적 재난지원금 논의가 촉발되었고, 2020년 4월 총선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

되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처음 시작된 대구･경북 지역에 한시적 기본소득지급을 

요구한 기본소득당의 주장에 이어 같은 시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초기에

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

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과 야당(당시 미래통합당)과 여당(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 그

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였

다.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

는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수령금액 차이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노호창･김영진, 2021), 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형평성, 선

별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 재정건전성과 실현가능성, 경제적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논쟁으

로 확대되었다.

2020년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가구당 100

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곧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정치권에서는 

3) 김교성(2009)은 매달 30-4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빈곤율 극소화 및 재분배구조 개선의 효과

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200여 조원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국에서 사회적 지분급

여 도입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7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김을식･이지혜, 2018; 문수열･김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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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여 이후 갈등구도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

부와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여당의원들 간 갈등으로 재편되었다. 이후 2020년 4월 결국 제1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고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5월 처음으로 모든 국민에

게 조건없이 현금(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엄밀히 다르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현금(성) 급부’의 성격을 지님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법적･정책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남윤민, 2021; 노호창･김영진, 2021; Saad-Filho, 2020). 이 때 긴급재난

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필요성, 형평성, 효율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많은 담론이 

형성되었다. 일례로 아무 조건없이 시민권에 기반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주장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위로와 극복의 의미에서 일회적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주장 간 차이가 있었다. 후자의 경우 긴급지원(금)은 일종의 공공부조에 

해당하므로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개념에 부합하기 어려우며(노호창･김영진, 2021),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지급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본질적 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

적이 있었다(노대명, 2020).

남윤민(2021)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역할과 복지체

제의 변화에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일회성4)에 그쳤고,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성, 보편성, 무조건성 등에서 기본소득의 정의에 일부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코로나19 상

황 속에서 출범한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

했다는 점,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이 대중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

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국민들의 단순한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서

도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 정책논증의 의의 및 구조

정책은 정치적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전달된다. 따라서 정책을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

히 기술적인 방법이나 공식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논쟁 과정의 언어적 텍스트 안에 포함

된 아이디어와 명제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경쟁하면서 하나의 정책으로 형성되는가를 다루는 일이

다(Nudzor, 2009; 윤견수, 2014). 이는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담론(discourse)으로서의 정책과

정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사회구성주의는 후기실증주의적 관점 중 하나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

생한 공유된 가정을 바탕으로 언어의 사용을 통해 세상(의미, 실재)이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Gergen, 2015: 4-13).5)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 경험, 현상, 사회문제 등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4) 2020년 5월 제1차 재난지원금 이후 2021년 9월까지 중앙정부는 총 다섯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

다. 하지만 제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집단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급만 이어졌다. 특히 2021년 제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소득계층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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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정책담론을 분석하는 연구는 정책 행위자들이 사회현상 또는 사회문제에 어떻게 의

미를 부여하고 형성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허만형, 2008). 담론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유된 

가정 또는 신념을 바탕으로 행위자들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내러티브(narrative), 이야기(story), 신

화(myth), 이념(ideology), 이론(theory), 모형(model) 등의 언어적 진술(statement)을 포괄한다(강국

진･김성해, 2011; 김길수, 2011). 특히 Hajer(1995)에 따르면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은 자

신들이 선호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념 및 가치관,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정책담론을 생

산하고 지지한다(전영준 외, 2016에서 재인용). 현대의 다원화-민주화 된 정책환경과 정책과정에

서 정책참여자들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둘러싼 담론경쟁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은 존재

하지 않는다(권향원 외, 2015).

이렇듯 정책담론은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된 정책의 논의과정으로서 정책논증모형을 통해 보

다 논리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정책논증(policy argument)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특정 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이며(김길수, 2017) 근거를 통해서 주장의 타당성을 설득하며(김성수, 2021), 정책관련

정보를 소통하기 위한 주요 수단(Dunn, 2017)이기 때문이다. 특히 Dunn(2017: 5-7)은 정책분석이 제

시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정책관련정보(policy relevant information)들로 ‘정책문제(policy problems), 

기대되는 정책결과(expected policy outcomes), 선호하는 정책(preferred policies), 관찰된 정책결과

(observed policy outcomes), 정책성과(policy performance)’를 들고 있으며, 정책논증을 통해 정책관

련정보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6)

정책논증(argument)은 이러한 정책관련정보를 산출하고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자신의 정책주장

을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논변(argumentation)과정의 산물이다.7) 현실 정책상황에

서 복잡한 정책논증의 요소들을 식별하는데 유용한 모형 중 하나는 Toulmin(2003)의 구조모형에 

근거해 Dunn이 정책분석에 적용한 논증구조모형이다. 이를 통해 대립되는 정책주장의 전제가 되

는 가정들을 조사하고, 주장에 대한 이의도 평가하며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게 되는 정책관련 정보

를 종합할 수 있다(김정근, 2020). Toulmin-Dunn의 정책논증모형은 정책주장의 설득력을 체계적

5) 후기실증주의는 ‘무엇’, 즉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에 해당하는 인과적 설명을 간과하는 실증주

의의 한계(Guba & Lincoln, 1994: 105)를 지적한다. 후기실증주의는 변화불가능하고 확정적인 지식과 모

든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부정한다. 즉 보편적 진리 및 사고로서의 실증주의와는 

달리 인식자와 인식의 대상은 분리할 수 없음을 전제하며, 따라서 지식탐구의 과정이 다양한 관점(비판이

론, 현상학, 구성주의 등)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오철호, 2008). 

6) 정책문제는 해결방안이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기대되는 정책결과는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정

책대안들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의미한다(Dunn, 2017: 7). 선호하는 정책은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방안들 중 기대되는 정책결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가치 판단을 포함해 선택되는 최선의 대안을 의

미한다(Dunn, 2017: 7). 이는 사전적 정책분석과 사후적 정책분석 사이에서 가치와 사실을 모두 포함한 

‘정책제안’의 분석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정책정보이며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찰된 정책결

과는 선호된 정책을 집행하여 나타난 과거 또는 현재에서 관찰된 결과이며, 정책성과는 관찰된 정책결과

가 문제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한다(Dunn, 2017: 7).

7) 논증(argument)은 주장이 추론되는 과정이며, 논변(argumentation)은 주장과 반대 논증을 상호교환하는 

과정이다(강근복, 2000). 따라서 논변(argumentation)이 더 설득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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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하고, 영향력있는 주장으로서 정책채택의 정당화를 위해 형성되는 정책담론을 논리적으

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논증의 구조는 어떠한가? 논증구조란 논증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그 사이의 논

리적 연계성을 밝히는 틀을 의미한다(오영석･고창택, 2009). Dunn(2017)은 Toulmin모형에 근거해 

정책분석의 실제적 추론의 구조와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논증구조모형을 고안하였다. 이 모형은 

주장(Claim), 정보(Information), 한정어(Qualifier), 근거(Warrant), 보강(Backing), 이의(Objection), 

반론(Rebuttal)의 일곱 개 요소를 통해 복잡한 논증을 분석한다.

<그림 1>과 같이, Dunn(2017: 19-21)은 일곱 가지 구성요소를 구분하고 있다. 먼저 주장(Claim)

은 정책논증의 결론이자 산출물이다. 주장은 정보를 넘어서는 추론적 도약을 포함하므로 항상 정

보보다 더 일반적인 내용이다. 정보(Information)는 정책관련 정보를 의미하며 통계자료, 실험적 

발견, 전문가의 증언, 상식 등 논증의 기초로서 정책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Dunn, 

2017: 20). 한정어(Qualifier)는 주장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며 통계적 표현이나 ‘아마도’, ‘전

혀’와 같은 일상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이의 및 반론의 결과로 바뀔 수도 있다. 근거

(Warrant)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서 정보가 주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

다. 경제이론, 윤리원칙, 정치적 사상 등을 활용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을 가능하

게 한다(Dunn, 2017: 21). 보강(Backing)은 근거와 주장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근거를 뒷받침 하는 

이유로서 근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보강과 근거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더 보편적이고 일반

적인 내용이 보강에 해당한다. 실제적 논증은 수학이나 연역적 논리처럼 형식적 추론에 기초한 논

증과는 달리 논거(reason)가 항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므로 불확실하다(Dunn, 2017: 21). 따라

서 근거 또는 보강은 암묵적이거나 진술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의

(Objection)는 근거, 보강, 정보의 개연성(plausibility)을 약화시키는 특수상황, 예외, 자격조건을 제

시하는 내용이며 주장에 대한 반대적 주장, 도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반론(Rebuttal)은 ‘이의에 

대한 이의’를 나타낸다. 이의의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조건, 예외 등을 파악하여 반박한다. 

논증구조모형의 결론이 되는 주장은 후속 논증에서 주장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정보가 된다(김

대성･김연아, 2007). 따라서 논증구조모형을 활용해 담론 구성을 분석하면 정책주장의 구조적 논

리성뿐만 아니라 정책분석에서 활용되는 정책관련정보의 생산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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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unn의 논증구조모형

       자료: Dunn(2017), 김대성･김연아(2007)를 토대로 재구성

3. 정책논증모형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의 논의

<표 1>과 같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논증모형을 정책분석에 적용한 국내 기존 연구 12

편 중 9편은 Toulmin 모형과 이를 정책분석에 적용한 Dunn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중 4편은 

Toulmin의 구조를 변용하였다. 먼저, 권명화(2006)는 문화이론과 논변모형을 같이 사용하여 호주

제 찬반 논리에 상이한 문화적 편견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권향원 외(2015)도 

세종시 이전 정책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 담론 경쟁을 질적 코딩을 통해 논변모형으로 구성함으로

써 모형 변용과 연구방법의 결합을 통해 논증구조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모형을 변용한 사

례와는 달리, 김정근(2020), 오영석･고창택(2009)은 논증모형의 구성요소 일부를 축약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시도는 논증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정보, 근거, 보강을 구분하기 어렵

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김길수(2012, 2014, 2017) 역시 

Hambrik(1974)의 논리모형이론을 종합하여 새로운 논증모형을 구성함으로써 Dunn 모형의 한계

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한편, 국외 연구들은 대체로 정책사례를 논증모형에 적용하여 해석하기 보다는 주로 정책논증모

형의 논리적 구조 이해에 천착하는 경향이 많아 논증모형의 외적 타당성을 논의하지는 못하였다. 

예컨대, Bozeman & Landsbergen(1989)은 Toulmin 모형을 토대로 신뢰접근법과 사실접근법을 비

교하여 동일한 정보가 어떻게 논거, 보강, 반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신뢰접근법이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논증을 모색하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

다. 반면, Freeman(1991), Walton(1996)을 비롯한 일부 연구들은 정보와 근거 및 보강 간 구분이 현

실적으로 어려워 논증구조를 정책결정의 장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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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 연구들의 특성

저자 연구사례 논증모형 분석논증 정책관련정보

권명화(2006) 호주제 폐지 Toulmin* 찬성 선호 정책

권향원 외(2015) 세종시 이전 수정안 Toulmin* 찬성, 반대 관찰된 정책결과

김길수(2012) 새만금 사업 연구자 작성 찬성, 반대 관찰된 정책결과

김길수(2014) 수서발 KTX 민영화 연구자 작성 찬성, 반대 선호 정책

김길수(2017) 원자력발전정책 연구자 작성 찬성, 반대 선호 정책

김대성･김연아(2007) 근로장려세제 도입 Toulmin 찬성 선호 정책

김정근(2020) 공교육 정상화 정책 Dunn* 찬성 정책 성과

신황용･이희선(2010) 세종시 건설 원안 유지 Dunn 찬성 선호 정책

오영석･고창택(2009) 경주시 방폐장 유치
전통적 논증구조

Toulmin*
찬성 선호 정책

유길한(2008) 지방교육자치정책 개선 Dunn 찬성 정책 성과

최창현 외(2015)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Toulmin 찬성 선호 정책

황희숙(2014) 경제복지정책 Dunn 찬성 정책 성과

Bozeman & Landsbergen(1989) 정책논증 접근법 비교 Toulmin - -

Freeman(1991) 정책논증 구조 Toulmin - -

Walton(1996) 정책논증 구조 Toulmin - -

*원래의 모형에서 구성요소를 축소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함

또한 국내 연구 중 한 가지 정책주장(주로 찬성)을 논증구조로 분석한 논문은 8편이며, 상반된 

두 가지 정책주장(찬성과 반대)을 각각 분석한 논문은 4편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정책주장을 주로 

분석한 논문에서 반대의견은 반증으로 구성되었다. 논증모형으로 구성된 정책주장에서 산출된 정

책관련정보는 ‘선호하는 정책’이 7편, ‘관찰된 정책결과’가 2편, ‘정책성과’가 3편으로 나타났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선호하는 정책’이 정보로 산출된 사례는 사전적 정책분석으로서의 사례만 나

타났다. 예를 들어, 김대성･김연아(2007)는 정책논변모형을 통해 당시 시행 전이었던 근로장려세

제 도입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제도 도입 전 문제해결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정책분석방법으로서의 정책논증의 의의가 있으나, 이의와 반론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내재하

고 있다. ‘관찰된 정책결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정책집행과정에서 관찰된 사실들을 찬성과 반대측 

주장이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논증모형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 김길수(2012)는 새만금사

업 과정에서 계속 추진(찬성)과 중단(반대)측의 경쟁하는 정책주장에 대해 3개의 하위 주장을 기준

으로 정책논증구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대립하는 두 집단의 정책문제에 대한 가치와 사

실을 직접 비교할 수 있으나, 근거와 보강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는 논증구조는 정책문제해결의 여부를 판단

한다. 또한 정책분석과정에서 평가와 예측 단계 사이에 있는 정보로서 새롭게 발견된 정책문제에 

대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해당하는 규범적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김정근(2020)은 공교

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4개의 주요 정책부분에서 정

책논증 구조로 분석하고 규범적 제안에 해당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예,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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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내실화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Toulmin-Dunn 모형을 적용하였고, 근거와 보강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

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은 연구가 많았다. 또한 논증구조모형은 주로 한 가지 정책주장에 대해 

구성되었으며, 반대 의견은 반박으로 설명되었다. 단, ‘관찰된 정책결과’의 정보를 산출하는 논증

구조의 경우 찬성과 반대측 주장의 모형을 각각 제시함으로써 양측의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Toulmin-Dunn 모형에서 증거와 보강을 더욱 명확히 구분하고,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주장에 대해 각각의 고유한 논증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사례 선정

본 연구는 Dunn(2017)의 정책논증구조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기본소득

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논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논증구조모형이 산출한 정보의 의미를 확

인하였다. 분석자료로 2020년 6월 11일에 방영된 “MBC 100분 토론(제876회): 기본소득 시대 과연 

열릴까”를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TV토론회는 전문성이 높은 패널들이 출연

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반박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해당 회차의 토론은 2020년 5월 초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소득 담론 

형성의 맥락을 잘 포착할 수 있는 분석자료로 볼 수 있다. 둘째, 토론에는 진보정당의 입장을 대변

하는 2인(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원재 대표), 보수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2인(오세훈 현 서울시

장, 박기성 교수)의 정치인과 전문가가 각각 참여하였다. 패널로 참여한 정치인들은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이미 시행한 경험이 있으며 기본소득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인 당시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을 지지하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현 서울시장이었다. 따

라서 당시 토론을 통해 두 담론이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대조적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문

헌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토론 패널들의 모든 발화를 연구자가 직접 텍스트

화 하였기 때문에 1차 자료를 활용한 논증구성에 연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었다. 즉 공

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제시된 담론을 통해 복잡한 정책문제에 대해 보다 투명한 논증의 구성과정

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패널들의 발화 내용 텍스트화를 통한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텍스트

화 과정에서 패널들의 토론 내용을 가급적 문장단위로 구분하였고, 문장단위로 정확하게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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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 시간 순으로 패널 1인의 1회 발화 내용을 대상으로 논증요소를 구별하였으며, 논증

요소에 유의미하지 않은 비문장 발화를 제외하였다.8) 둘째, 패널들의 유의미한 발화 내용을 모두 

추출한 후 내용에 따라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으로 분리한 후, 한 번의 발화 내에서 각각의 논증요

소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서 패널이름-정당(보수/진보)-논증요소-내용의 순으로 코딩하였다. 

이때 논증요소별 논쟁의 맥락을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장 순서대로 ‘OOO1-보수-근거-

내용’, ‘OOO1-보수-주장-내용’, ‘△△△6-진보-정보-내용’, ‘△△△6-진보-주장-내용’과 같이 패

널이름 뒤에 숫자를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OOO1-보수-근거-기본소득같은 정책의 원

래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것인데 경제논리로만 이야기를 하신다. 사실은 기본 복지에 충실

해야 한다’, ‘OOO1-보수-주장-그런 의미에서 우파버전의 기본소득(안심소득)이 비교우위에 있다

고 말씀드린다’, ‘△△△6-진보-정보-OECD 평균 사회복지지출로 맞추려면 현재가치로 200조가 

더 필요하다’, ‘△△△6-진보-주장-그러니까 이것을(재원마련을 위한 증세) 10~20년 순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모든 

논증요소들을 정보-근거-주장의 순으로 정렬한 후 근거와 보강을 다시 구분하였으며, 동일한 논

증요소에 동일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정책주장으로 형성되는 담론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주요 정책주

장에 대한 하위주장도 확인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근거는 주요 정책주장을 뒷받침하지만 

더 구체적인 논리적 연결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내용에 알파벳을 할당하였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정보, 근거, 정책주장은 대문자(예, A)로 표시하였으며, 관련된 근거의 보강은 소문자(예, a)

로, 해당 내용에 대한 이의는 따옴표를 추가(예, A’)하여 표시하였다. 하지만 연역적 논리와 같은 

실제적 논증과는 달리 형식적 추론에 기초한 정책논증모형은 논거가 항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

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증 구성에서 연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토론과정에서 직

접적인 발화로 진술되지 않은 보강은 제외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본소득 도입 주장의 논증구조모형

토론에서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는 연간 100만원~2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증

액하여 15년~20년 후 1인당 월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정의되었다. 진보측이 주장

하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의 논증구조모형은 <그림 2>와 같다.

8) 유의미하지 않은 비문장 발화들의 예시는 “월 50만원을 전국민한테?”, “최대로”, “그러면 200조가 넘는

데?”, “와, 그거는”, “오늘 보니까 우파이신데요?” 등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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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본소득 도입의 정책논증구조모형

Ÿ [A]소득양극화
Ÿ [B]미래의 기술혁

명으로 대량실업 
발생

Ÿ [C]복지수급자 근
로회피 경향

Ÿ [D]복지대상 선별
문제

Ÿ [G]OECD 평균 
절반수준의 복지
지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F]지역화폐로 지급
 [G,H]증세로 재원 마련
 [I]지자체부터 시작

Ÿ [F]복지･경제의 이중효과
-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의 효과 검증
Ÿ [f]모든 정책은 중첩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좋다.

Ÿ [G]새로운 재원 확보로 중부담 
중복지의 필요성

Ÿ [g]OECD평균보다 낮은 조세부
담률, 저부담 저복지

Ÿ [H]세금이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확
신으로 조세저항 극복

Ÿ [h]세금부담과 수혜 대상이 분
리되면 조세저항 발생

Ÿ [A]원활한 수요･공급 순환을 위
한 정부 재정지출의 필요성

Ÿ [a]급성장 하는 공급측면을 따
라가지 못하는 소비여력

Ÿ [D]가장 단순한 절차로써 효율
적인 행정 비용 절약

Ÿ [d]복잡한 선별과정에서 행정비
용 발생

Ÿ [I]지자체 수준에서 정책의 유용
성 검증 가능. 순차적 진행.

Ÿ [i]완벽한 정책은 없으므로 정책
경쟁의 필요성

Ÿ [E]모든 사회구성원은 권리로서 
복지를 누려야 함.

Ÿ [e]복지국가 정의상 복지는 권
리

Ÿ [B]생산성 낮지만 삶의 질 높은 
직업. 일자리 다양화로 실업문
제 해결

- 사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Ÿ [C]근로의욕 꺾지 않음
Ÿ [c] 기존 선별적 제도의 근로회

피 유인

Ÿ [F’]소액의 기본소득은 빈부
격차 해소 및 경제진작 효
과가 미비

<증세는 필요없음>
Ÿ [G’]기존의 복지예산을 효율

적으로 사용
Ÿ 재원마련 방안 일부 위헌요

소
Ÿ [G’]순증하는 예산추세
<조세저항 극복 어려움>
Ÿ [H’]프리드만의 음의 소득제

의 경험적 실패
Ÿ [H’]중위소득 이상 모두 증

세 대상

Ÿ [A’]기본소득은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음

Ÿ [a’]시카고 학파 관점

Ÿ [B’]근로의욕과 노동공급에 
문제발생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근로
의욕 고취 효과 없음

Ÿ [E’]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재
원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비효율적, 보편적 지급
의 낮은 효과성

Ÿ 노동공급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일자리가 더욱 심
각한 문제

Ÿ 기존의 유용한 제
도 유지, 확대

Ÿ 선분배･후징수가 
취약계층에게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 
방안

의미가 있다
↓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정책관련정보

근거

한정어 정책주장

이의

반론

먼저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는 9개의 주요 주장과 근거가 확인되었으며, 주요 주장의 하위 주장

은 ‘[F]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G,H]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I]지자체 단위부터 시작해

야 한다’의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주요 주장들은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4차 산

업혁명으로 인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근로유인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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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 집행이 단순하고 효율적인 기본소득 도입, 권리로서 기본소득의 정당성 인정, 지

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증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 도입, 복지지출로 기본소득의 정당성 인정, 

지자체 단위부터 기본소득의 점진적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책관련정보는 [A]소득의 양

극화, [B]기술혁명으로 심화되는 실업, [C]복지급여 수급자의 근로회피 문제, [D]복지 대상의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행정적 문제, [G]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국의 복지지출 수

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거는 총 9개로 정리되었는데 이 중 보강이 함께 나타난 근거는 8개[A, C, D, E, F, G, H, I]

이었으며, 9개의 근거 모두 논증모형의 구성요소(정보, 주장)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였다. 정책주장

을 반박하는 상대측의 이의는 7개이었으며, 그에 대한 반론은 2개로 나타났다. 왜 기본소득이 도

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득의 양극화~지자체 중심의 시행 단위에 관한 9개 주요 주장과 근거 

중심의 담론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A]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주장).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지출 

목적은 공급과 수요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며, 특히 소비역

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근거). 소비역량을 특히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기술발달로 공급

측면만 성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아도는 투자여력에 비해 소비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보강). 하지만 반대 측은 기본소득이 경제성장과 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다(이의). 시카고 

학파의 관점에서 공급과 수요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가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의보강).

[B]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게 될 대량 실업문제(정보)에 대해 핀란드 사례와 유사하게 기본소

득이 지급됨으로써 생산성은 낮지만 삶의 질은 높이는 직업이 생겨나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근거)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주장).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비록 연구설계

에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육아나 봉사와 같

은 무급노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므로(근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

(주장)은 의미가 있다(한정어). 하지만 반대 측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제도는 근로의욕과 노동공급에 문

제가 된다고 반박하였다(이의). 이에 찬성 측은 노동공급의 감소보다 일자리 감소가 더 급격하

며 더 심각한 문제라고 반론하였다(반론).

[C] 현행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

로 그 이상 노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정보). 이렇듯 선별적 지원은 기준선을 넘지 않기 

위한 근로회피 유인이 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보강). 하지만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을 도입하면(주장)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유인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근거)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주장).

9) 토론과정에서 참여자의 실제 발화내용을 논증모형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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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복지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은 정당한 수혜대상을 정확히 계산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필

연적으로 기술적 문제와 그 밖에 행정비용 측면의 문제를 포함한다(정보). 선별과정을 추가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비용이 포함된다(보강). 때문에 보편적 지급이 가

장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근거). 따라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주장).

[E] 복지국가 정의에서 복지는 권리를 의미한다(보강).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은 동등한 권리

를 가지고, 그 권리로서 복지를 누려야 한다(근거). 이에 보편적 기본소득은 정당화 될 수 있다

(주장). 그러나 반대 측은 저소득층과 같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을 희생해

서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반박한

다(이의). 이에 찬성 측은 다시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선별적 제도들은 유지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먼저 분배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즉각

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반론한다(반론).

[F]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주장). 하나의 정책으로 중첩적인 효과를 낼 수 있

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보강).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개인의 소득지원 뿐만 아니

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소비증진과 생산유발을 촉진한다. 즉, 복지와 경제의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다(근거). 이 효과는 제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근거). 하지만 반대 측은 소액의 지급액은 빈부격차 해소 및 경제진작 효과가 미

비하다고 반박한다(이의).

[G]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이다(정보). 그러므로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주장).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으며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평

가된다(보강). 따라서 데이터･환경오염 기업,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 중부담･
중복지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근거)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은 정당화 될 수 

있다(주장). 그러나 반대측은 증세는 필요없다고 반박한다. 이미 182조 원에 해당하는 거대 예

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소득측이 제시한 증세방안 중 ‘지

자체 단위의 증세’는 위헌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순증하는 예산추세를 고려

했을 때 인위적인 재원 마련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이의).

[H]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되면 조세저항이 발생한다(보강). 따라서 국민

들이 내는 세금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함(근거)에 있어서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주장). 하지만 반대 측은 조세저항을 찬성 측의 근거와 같은 원리로 해

결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프리드만의 음의 소득제에서 이미 검증되었듯이, 중산층과 저소득층

의 반발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증세의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는 점(연봉 2,800만원 이상의 중위소득자)도 조세저항 극복의 한계로 지적한다(이의).

[J] 절대적으로 옳은 정책은 없다(한정어). 기본소득도 절대적으로 옳은 정책이라는 것은 아니

다. 새로운 정책을 실험해보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책경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강).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은 지자체 단위의 정책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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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용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소득도 충분히 실험해볼만한 가치가 있

다(근거). 큰 리스크를 떠안고 새로운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

자체 단위에서부터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도입해봐야 한다(주장).

2. 안심소득 도입 주장의 논증구조모형

토론에서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예, 4인 가구 기준 연간 6,000만원)에 

대해 소득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보편적 선별급여제로 정의되었다. 보수측이 주장하는 안

심소득 도입 주장의 논증구조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안심소득 도입의 정책논증구조모형

우파버전의 기본소득인 
안심소득제를 도입하자

Ÿ [E]현금으로 지급
Ÿ [D]기존의 제도들과 함께 

확대하며 발전

비교우위에 있다
↓

장점이 뚜렷하게 
나타남

정책관련정보

근거

한정어 정책주장

이의

반론

Ÿ [A,B,C]
   소득양극화
Ÿ [D]미래 기술혁

명으로 대량실업 
발생

Ÿ [A]복지사각지대를보호하기 위
한 제도

- 사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
크’, 송파 세모녀 사건

Ÿ [a1]복지정책은 경제효과보다 
본질적 기능에 집중

Ÿ [a2]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Ÿ [C]증세없이 취약계층 집중적 
도움

- 세금의 효과적 사용, 더 현실적 
대안. 단기간 실행가능

Ÿ [D]재정적 방안만으로는 일자
리 문제 해결 불가

Ÿ [B]소득재분배 효과 극대화
- 연구결과: 다른 정책대안보다 안

심소득제에 의한 가처분소득 인
상률이 가장 높음

Ÿ [G]유효수요 창출로 경제선순
환 기능

Ÿ [g] 저소득층에 지급할 때 유
효수요 창출로 경제적 기여가 
더 큼

Ÿ [F]심사･관리 비용 대폭 줄여 
행정비용 절약

Ÿ [E]현금지급으로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

Ÿ [C’]안심소득은 실현불가능
Ÿ [c’]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Ÿ [E’]현금지급은 경제효과 없
음

Ÿ [e’](사례: 일본 헬리콥터 
머니) 위기 상황에서는 소
비보다 저축이 우선

Ÿ 연말정산식으로 사후
정산 가능

Ÿ 향후 기술발전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가
능

Ÿ [A’]취약계층 보호를 표방하
지만 증세하지 않는 것은 
결국 고소득자 부담을 덜어
주는 것

Ÿ [F’]행정비용 절약 불가
Ÿ [f’]즉각적이고 세밀한 소득

파악 현실적으로 불가, 선
별과정 자체가 비용

안심소득 도입 주장에는 모두 7개의 주요 주장과 근거가 확인되었고, 주요 주장의 하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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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현금지급 및 [D]기존의 제도들을 함께 확대하며 발전하는 안심소득이다. 주요 주장들은 우파버

전의 기본소득인 안심소득제 도입, 소득양극화 해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문제 해결, 현금

지급, 저소득층 선별지원 중심의 안심소득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책관련정보는 [A, B, 

C]소득의 양극화, [D]4차 산업혁명으로 심화되는 실업 문제가 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총 

7개이었으며, 이 중 보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근거는 2개[A, G]로 나타났다. 논증모형의 구성요소

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근거는 모두 5개[A, B, C, D, E]로 나타났다. 안심소득측의 정책주장을 반

박하는 상대편의 이의는 4개이었으며, 반론은 1개이었다. 안심소득 도입을 정당화하는 7개의 주

장과 근거 중심의 담론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소득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정보)이므로 우파버전의 기본소득인 안심소득제를 도입해

야 한다(주장). 안심소득제는 넓은 범위의 선별적 복지제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송파 세 모녀’ 사례만 봐도 사

각지대 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근거). 이는 복지정책은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본질

적인 기능에 집중해야 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규범에 근거한

다(보강). 그러나 반대 측은 안심소득이 취약계층의 보호를 표방하지만 증세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하였다(이의).

[B] 소득양극화(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책연구 결과에 의해 현

행 제도와 현행 제도의 수정, 및 기본소득과 비교했을 때 안심소득제가 확실히 비교우위에 있

는(한정어) 대안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도만이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의 가처분소

득을 가장 크게 증가시켜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근거).

[C] 소득양극화(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주장). 안심소득제는 연간 

50조 원의 조달가능한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근거). 그러므로 증세없이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실행

이 가능한 제도이다(근거). 하지만 반대 측은 증세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할 수 없으므로(이의보

강) 안심소득은 실현불가능한 제도라고 반박한다(이의).

[D]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문제(정보)는 기존의 제도들을 확대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안심

소득으로 해결될 수 있다(주장). 사라지는 일자리를 기본소득 지급과 같이 단순히 돈을 지급하

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근거). 안심소득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과 근로교육 같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다(주장).

[E]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보다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식이다(근거). 그러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주장). 이

에 반대측은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 사례를 예시로 들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현금을 저축

하므로 경제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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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확대된 선별구조로 적격성 심사나 관리비용을 대폭 줄여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근

거) 안심소득을 도입해야 한다(주장). 하지만 반대측은 이에 선별과정에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

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같은 직종까지 포함해 즉각적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므로(이의보강) 행정비용을 절약하지 못한다고 반박하였다(이의). 이에 찬성 측은 연말정

산식으로 사후정산이 가능함을 다시 주장하며, 향후 기술이 발전하면 실시간으로 소득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론하였다(반론).

[G]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지원받더라도 원래 쓰던 곳에 쓰고 남는 돈은 

저축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지출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지급할 때 유효수요

를 창출하므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복지와 경제적 측면에서 뚜렷한 장점이 나타난

다(한정어). 따라서 경제선순환에 도움이 된다(근거). 그러므로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주장).

3.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논증구조와 담론 비교

두 정책주장은 소득양극화 문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 문제라는 정책관련 정보를 기반

으로 한 주장이며, 정책분석단계 중 정책제안단계에서 선호하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담론 구성에서 근거의 유기적 연결, 이의에 대한 

반론 구성 등 담론 구성의 논리성과 담론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논증구조모형을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의 담론이 안심소득보다 더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기본소득 논증구조의 정보와 주장이 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총 9개의 근거 중 보강이 함께 나타난 근거는 8개이었으며, 모든 근

거가 정보와 주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반면, 안심소득의 논증구조 근거는 총 7개로 기

본소득보다 적었으며, 정보와 주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근거도 5개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보강을 가진 근거도 2개이었는데, 특히 그 중 하나인 [G]가 정책주장과 정책정보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주장의 논리적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 이는 안심소득 지지측이 

토론 초반에 기본소득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마무리 발언

에서는 경제선순환 효과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안심소득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책주장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수요와 공급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정부역

할을 근거로 내세운 기본소득에 반해 안심소득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조를 근

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G]는 안심소득 논증모형의 논리적 취약점이 될 수 있다. 

두 담론의 이의와 반론을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기본소득은 7개의 이의

와 2개의 반론으로 구성되었고, 안심소득은 4개의 이의와 1개의 반론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두 담

론의 일종의 교집합이 되는 반론이 등장한 논리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이의는 근로의욕과 노동공급에 문제가 생긴다[기본소득B’]는 것이다. 이에 기본소득 지지

측은 4차 산업혁명시대는 ‘근로의욕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욕이 있어도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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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하는’ 사회, 즉 노동공급의 감소보다 실업 증가가 더 큰 문제라고 방어하였다. 이는 ‘생산성이 

낮더라도 삶의 질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기본소

득’이라는 기존의 근거[기본소득B]와 같은 맥락에 있는 반론이다. 두 번째 이의는 보편적 지급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아 복지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므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원

해야 한다[기본소득E’]는 것이다. 이에 기본소득 지지측은 세금을 징수할 때 조세정의를 철저하게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최적화 할 수 있고, 집행절차의 단순화가 비용적 측면에서도 효율적

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반론 역시 기존의 근거[기본소득E]와 일관성을 갖는 반론이다. 

반면, 안심소득은 이의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소득에 대한 이의는 

현재의 연말정산 방식으로는 실제 소득이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없다[안심소득F’]는 것이다. 이에 안심소득 지지측은 ‘연말정산으로 가능하다. 미래에는 정보기술

이 발전함으로써 실시간으로도 소득파악이 곧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반박하였다. 이는 ‘적격성 심

사나 관리비용을 줄여 행정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안심소득F]는 근거와 연결된다. 하지만 

안심소득의 근거[F]는 논점 일탈의 오류(fallacy of ignoratio elench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논증의 논리성을 약화시킨다. 논점 일탈의 오류는 결론･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전제･근거가 실

제로는 결론･주장과 연관성이 약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서정혁, 2015). 이러한 오류로 인해 ‘행

정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소득양극화와 미래의 대규모 실업을 대비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존 정책을 확대하며 발전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하자는 논증은 그 설득력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두 정책담론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차이가 있었다. 두 담론 모두 소득재분배 관점에서의 복지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소득 담론에서는 보편적 지급방식의 공정성, 정책집행의 효율성, 창

출되는 경제효과의 가치가 두드러진 반면, 안심소득 담론에서는 선별적 지급방식의 형평성, 정책

집행의 효과성, 창출되는 복지효과가 강조되었다.

<표 2>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논증구조와 담론 비교

기본소득 안심소득

근거의 
유기적 
연결

근거-보강 간 연결 • 9개 근거 중 8개 근거가 보강과 함께 연결 • 7개 근거 중 2개 근거가 보강과 함께 연결

근거- 정보･주장 간 
연결

• 모든 근거가 정보와 주장과 연결
• [G]는 주장과 정보에 미연결
• 5개 근거만 정보와 주장과 연결

이의에 
대한 반론

반론 구성 • 7개의 이의와 2개의 반론 • 4개의 의의와 1개의 반론

반론 논리

• [기본소득B’] 이의에 대한 반론은 기존 주장의 
근거인 [기본소득B]와 동일한 맥락

• [기본소득E’] 이의에 대한 반론은 기존 주장의 
근거인 [기본소득E]와 동일한 맥락

• [안심소득F’] 이의에 대한 반론은 행정비용 
감소라는 [안심소득F] 근거와 연결되지만, 
논점 일탈의 오류 내재

담론이 추구하는 가치
• 보편적 지급방식의 공정성
• 정책집행의 효율성
• 창출되는 경제효과

• 선별적 지급방식의 형평성
• 정책집행의 효과성
• 창출되는 복지효과

산출된 정책관련정보 정책제안 → 선호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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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정책의제로서의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담론형성을 정책논증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그 논리적 설명력과 정책분석방법으로서의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논증

모형 모두 소득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할 실업문제를 정책관련정보로 제시한다. 하지만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 복지제도의 근로회피 문제, 집행과정에서 선별의 기술적 문제 및 비용,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복지지출 수준을 추가적인 정보로 설정함에 따라 안심소득보다 더 다양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 지지측은 경제정책 개선, 노동시장정책 개선, 행

정비용절약, 권리로서의 복지, 중부담･중복지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으로 내세웠다. 반면 안심소득 모형은 두 가지의 정책관련정보를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보완,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효과성, 정책집행의 현실성, 효율적 자원배분 등을 

근거로 현행 제도에서 선별대상을 크게 확장하는 ‘우파 유형의 기본소득’인 안심소득의 도입을 주

장하였다.

담론의 논리성을 확인하기 위해 논증모형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 논증모

형의 설득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 논증모형의 구성요소(정보-근거-주

장)들이 안심소득 논증모형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와 반론에 있

어서도 기본소득의 반론은 기존 근거와 일치하는 반면, 안심소득의 반론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

였다. 담론의 가치에 있어서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각각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에 근거해 공정

성과 형평성이라는 상이한 핵심가치를 추구하였으며, 정책집행과정에서는 단순한 절차에 근거한 

효율성과 수혜집단의 자격에 근거한 효과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논

증모형은 문제해결에 대한 사실과 가치판단의 정보를 포함한 ‘선호하는 정책’을 형성하는 ‘정책제

안’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선호하는 정책제안’에 대해 찬성입장 하나의 논증모형으로 설

명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의 상이한 입장을 반영해 두 개의 논증모형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하나의 주요 정책주장에 관련된 다수의 하위주장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설명하여 논증모형의 근

거와 구성요소 간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주요 주장과 하위주장을 더욱 논리적으로 연결하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해 정책논증의 정책분석방법을 통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논점과 가치, 논리구조

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사회권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관련정보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활용한 패널 중 일부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주창자이며, 이들 주장이 이미 기본소

득과 안심소득의 주요 논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는 소수 패널의 발

언을 통해 주장의 논리성을 검증해 본 실험적 결과에 머물 수 있다. 현재 정책논증구조모형의 적

용을 위한 연구대상과 범위의 적정성 관련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새로운 의견이 표출되지 

않을 때까지 표본추출을 이어가는 근거이론에서의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Glaser & 

Strauss, 1967: 61-62)를 적용한다면 복수의 사례를 통한 담론 수집과정에서 그 한계를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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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정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기본소득 모형

의 한정어는 토론 초반에 ‘의미가 있다’에서 마무리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라는 

약한 확신으로 변화되었다. 반면, 안심소득의 한정어는 초반부터 끝까지 ‘비교우위에 있다’와 ‘장

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등 주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한정어의 차이는 정책논증모형 

자체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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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olicy Argument about Formation of Discourse on Basic Income as 
a Policy Agenda

Moon, HyunJeong

Chang, Hyun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gic of policy discourse on basic income emerging 

as a policy agenda in local governments that include Seoul Metropolitan City with Dunn’s policy 

argument model. To this end a TV debate on basic income was used a data. In the debate, the 

progressive ruling party was a favor of basic income, while the conservative party in the opposite 

position proposed a ‘safe income’ system, which more universally expands the beneficiary group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selective welfare system. The analysis results show, 

firstly, the discourse of basic income is more logical and persuasive, because the elements of its 

model are densely organized. Secondly, in terms of contents of policy discourse, basic income 

and safe income purse different value and goal. Basic income focuses on equity based on 

universal payment and efficiency of simple execution method. On the other hand, safe income 

emphasizes equality based on selective payment and effectiveness based on the qualification of 

target groups. This study analyzed the discourse structure of basic income and figured out its 

logic and the meaning of related policy information based upon the debate over whether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introduce a basic income.

Key Words: Policy Argument, Basic Income, Safe Income, Policy Discourse, Policy Analysis




